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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ARTICLE

해지시지급금 약정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법적 쟁점: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이지현**

국문초록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하 ‘본 사업’)은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정부측 
귀책을 이유로 한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로봇재단이 연대하여 
1,662억원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안의 해지시지급금은 본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에서 활용되는 해지시지급
금 약정을 변형하여 실시협약에 포함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 글은 본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투자법에 근
거하지 않은 사업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 조건을 이른바 일부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분석
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제도 일반, 본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된 지능형로봇법, 본 사업 분쟁 사례(부산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창원)2021나14598 판결)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능형로봇법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개발사업의 근거 법률로 기능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본 사업 실시협약은 법령에 직접적으로 근거하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의 지
위에서 수행한 공행정작용의 일환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공법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 해지시지급금 
약정을 일부만 준용하는 것은 해지시지급금 약정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간과하기 쉬운 우려가 있으므로 법
령상의 근거 하에서 해지시지급금 약정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시협약의 공법적 성격과 30
년간의 장기, 계속적 계약의 속성, 해지시지급금의 기능, 민간투자법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약정의 절차 규
정으로부터 협약 당사자의 협력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의무는 계약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행정 과정에서 해지시지급금 약정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
요하다. 또한 일단 체결된 약정 해석 시에는 공익목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밀접한 협력관계 하에서 이
행해 가는 장기, 계속적 계약의 속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민간투자사업, 민관협력사업(PPP), 민간투자법 준용, 해지시지급금,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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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부문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개발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민간투자법의 절차나 사업방식, 사업 조건 일부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추진 의지는 높지만 투자 유인이 적은 사업은 민간 부문에서 투자위험 분담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수용함으
로써 결과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지기도 한다.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 해지시지급금 약정 등이 
활용되는데,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해지시지급금 약정이 문제가 되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1단계 사업 운영개시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공공부문의 귀책을 
원인으로 실시협약이 해지 되었다. 경상남도, 창원시, 그리고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경상남도로봇재단은 중도 해지로 
인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1,662억 원의 배상책임을 연대하여 지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2단계 사업은 추진하지 못
한 상태이다.1) 소송 패소 이후 정부 측 담당자들이 징계 조치 되었고, 업무상 배임 등을 이유로 일부는 고발 조치 되었으나 업무상 배임
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2) 이러한 경과는 본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담당자의 업무 해태나 부패 등 행정의 영역에서만 기인한 것은 아님
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는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해지시지급금 약정을 포함한 개발사업의 쟁점을 공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II.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한 개발사업  

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과 추진 근거      

(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에 속했던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 부분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한
다. 전통적인 공공 조달과의 차이점은 일정한 위험이 민간 부문으로 이전된다는 점에 있다.3) 민간투자법 제정 이전에도 민간투자 방식
은 정부 재정을 보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4)  

(2) 추진 근거

1)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민간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재원조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 민
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추진 방식은 크게 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방식(BTO, BOT, BOO)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정부지급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방식(BTL)으로 구분되며, 이 중 BTO 방식과 BTL 방식이 가장 널리 
활용된다.5) 

2) 개별 시설법

민간투자법 제정 이전부터 민간투자사업(또는 민자유치사업)은 개별 시설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었다.6) 「항만법」과 「유료도로
법」이 대표적이다.

1) 우귀화, “겨우 개장한 로봇랜드 테마파크도 고전...2단계 사업 불투명”, 경남도민일보, 2025. 7. 29.
2) 준공과 관련된 시설 일부를 누락한 경상남도로봇재단 직원 1명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최상원, “1662억 세금 날린 마산

로봇랜드 사업…경남도, 39명 징계·고발”, 한겨레신문, 2023. 4. 24.; 강정태, “1662억 혈세 날린 마산로봇랜드 사건, 배임 ‘무혐의’로 수사 종
결”, 뉴스1, 2024. 5. 9.

3) M. Cangiano et al., 『Public Private Partnerships, Government Guarantees, and Fiscal Risk』,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6, 4
면.

4) “눈먼계획…民資(민자)사업”, 매일경제, 1969. 12. 11.; “민영고속도(民營高速道) 곧 착공”, 경향신문, 1969. 6. 16. 등 참조. 
5)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라 사업방식은 크게 BTO(Build-Transfer-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BOT(Build-Operate-Transfer), BOO

(Build-Own-Operate)의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6) 항만법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비관리청 항만공사)은 1967년도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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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민간투자법 제정 이전부터 민자투자 방식의 사업에 활용되어 왔다.7) 공
유재산법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므로, 건설단계에는 국토계획법이나 개별 시설법이 적용된다. 공유재산법
의 기부채납 규정(제7조) 및 기부채납한 자에게 수의방식으로 무상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20조)이 결합하여 민간투자 
방식으로 활용되며, 실무상 이를 BTO 방식으로 칭하기도 한다.8) 민간 부문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무상 사용·수익 권한을 부여받는다
는 점과 준공된 시설이 행정재산으로 귀속된다는 점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과 큰 틀에서 같다.9)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0년대 초반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된 각종 민자 주차장 사업, 1988년도에 개장한 서울대공원 내 서울랜드 사업 등이 있다.10)

2. 대상시설 및 추진 주체

(1) 대상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의 대상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국한된다.11)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한 민간투자사업은 행정재산일 것을 요
건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무
상 기부채납 대상시설은 넓게 해석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12) 이러한 사업은 정부를 대신하여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기능보다는, 공유지
를 활용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2) 추진 주체           

민간투자법의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하며(민간투자법 제2조), 
이에 따라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13) 반면, 개별 시설법에 근거하여 또는 
내부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기업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사례도 상당히 많다.14)

3. 근거 법률의 선택과 비교

(1) 민간투자법과 공유재산법 등에 근거한 사업과의 비교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하는 사업은 추진 사례가 많아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지 않은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인 근거로 논의된다.15) 민
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은 해지시지급금을 제도화하고 있고, 개별 사업의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약정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표준
실시협약안과 대동소이하다.16) 반면, 공유재산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추진 시 실시협약의 규율 내용에 편차가 크고, 해지시지급금 
약정에 관해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통해 규율하고 있지 않다.17) 해지시지급금은 민간투자비를 모수로 하는데, 사업의 타당성 및 민간투

7) 지방재정법 시행령(1964. 1. 15. 대통령령 제1605호로 제정된 것) 제69조에서는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 재산은 그 용도
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이를 무상으로 그 기부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공유재산
법 제정 이전에는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법의 취득과 관리에 관하여 규율하였다). 이론상 국유재산법에 따른 민간투자 방식도 가능할 것이나, 
실무상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한 사례가 많으므로 공유재산법에 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8) 공유재산법에서 BTO방식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개별 사업 추진 시 ‘유사 BTO 방식’과 같이 사업방식을 표기하기도 한다. 
9) 황창용,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다른 개별법률의 법체계 정비 방안”, 『원광법학』 제40권 제4호(2024. 12.), 165-186

면.
10) “민자주차장 22곳 연내 설치”, 조선일보, 1990. 1. 26.
11)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 개념이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범주는 점차 확장되고 있지만, 정부가 공급할 책무가 있

는 시설인가, 시설의 공공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대상시설 해당여부를 판단한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 15).
12)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13) 기획재정부 민원회신 민간투자정책과–590(2017. 8. 31.).
14)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한 스카이72 골프장(BOT),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각종 민자역사, 부산 블루라인파크(BOT) 등.
15) 김차,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의 법적 고찰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저스티스』 제1

97호(2023. 8.), 272-306면; 주재홍 / 이세구,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관리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013, 1-221면.
16)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7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도로사업-”, 한국개발연구원 공

공투자관리센터, 2020. 7, 1-71면. 개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https://infr
ainfo.kdi.re.kr/ (2025. 9. 12. 확인) 참조.

17) 민간투자법 외 법률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현황에 관하여는 김진 / 이세구, 『서울시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 관리방안에 관한 연
구』, 서울연구원, 2010, 63-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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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의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증하지 않으면 해지 위험이 증가하거나 해지시지급금이 과다해질 수 있다.18)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
업 추진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검증해야 하고, 사업 추진 단계별로(대상사업 지정, 사업자 공모, 실시협약 체결 등) 전문
기관의 검토를 받으며, 실시협약을 법률에 따라 공개한다.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하는 사업은 사업 조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율이 거
의 없고, 전문기관의 관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비교적 추진 주체의 재량이 크고 절차가 간소하나, 사업의 필요성, 투명성 등이 미
흡한 것으로 평가된다.19)  

(2) 주무관청의 선택 재량 

대상 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근거 법률을 주무관청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참조).20)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함에도 다른 법률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회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민간투자법의 절차나 사업 조건 등을 일부 활용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의 준용이 문제 된다.

III.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분쟁 사례

1.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개요    

(1) 로봇랜드의 개념과 시설구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은 로봇랜드를 지역적 공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상부 시설의 유형
과 범위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지능형로봇법 제2조). 다만,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로봇 전시관, 로봇 체험관, 로봇 
교육시설,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로봇 경기장, 로봇 놀이기구, 그 밖에 로봇 관련 시설과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이 포
함되어야 하므로(지능형로봇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이러한 시설은 로봇랜드의 필수적인 시설로 이해된다.21)   

한편, 지능형로봇법은 로봇랜드 시설 중 일부를 ‘공익시설’로 구분하고, 공익시설에 국한하여 토지의 사용 및 수용을 할 수 있는 권
원을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능형로봇법 제34조, 제38조). 공익시설은 로봇 
전시관, 로봇 경기장, 로봇 체험관, 로봇 교육시설,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등이다(지능형로봇법 시행령 제22조).22) 법률의 구분에 
따르면, 로봇 놀이기구는 조성계획 승인 신청 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에는 해당하지만, 공익시설은 아니다. 로봇랜드 전체 시설 중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이고 대부분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시설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공익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게 되
었다.23)

(2)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국한되며, 민간 부문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지능형로봇법 제31조). 당초 제정안은 ‘민간개발자인 법인’을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나, 조성실행계획의 책임성을 높이고, 
토지 수용 및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개발자를 제외하였다.24)25)

18) 세빛섬 감사보고서에서는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무상 사용기간이 증가하
고, 그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이 증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서울특별시 감사관, “세빛둥둥섬 감사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2012. 6., 17면).

19) 황창용, 앞의 논문(주9), 178면. 개별법에 따라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주재홍 / 이세구,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
별 관리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013, 1-221면 참조.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의 문제점인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약정으로 인한 과다한 재정 
지출, 경전철 사업의 수요 예측 실패 등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도에 따른 사업 고유의 문제점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별론으로 한다. 

20) 부산 진구 도서관 및 상업시설 복합개발 사업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53500 판결).
21)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로봇랜드의 필수시설 외에 로봇테마파크, 상업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인천광역시, “로봇랜드”, 

Robotland, https://robotland.or.kr/index.php/investment/ (2025. 9. 12. 확인).
22)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현재 고시되어 있지 않다. 
23)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 심사보고서”, 2008. 2., 19-20면. 
24) 위의 심사보고서, 13면.
25) 법률 제정 과정에서 실제 로봇랜드 사업이 놀이공원 및 경진대회장을 통한 관광 수입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로봇산업 진흥과는 거리가 있

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는 못하였다(위의 심사보고서, 1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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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부문의 역할

법률에서 공공부문만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로봇랜드는 민간 부문에서 조성하는 수익시설이 큰 비
중을 차지한다.26)27) 그러나 법령은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방식,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28) 사업시행자는 로
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조성·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므로,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특수목적
법인(PFV)이 수탁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지능형로봇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본 사업에서 경상남
도와 창원시의 권한을 위탁받은 일차적인 주체는 경남로봇랜드재단이다.29)30) 경남로봇랜드재단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수탁자인지는 불명확하다.

(4) 로봇랜드 조성 절차 

로봇랜드 조성은 조성지역 지정, 조성실행계획 승인, 준공 확인의 절차로 진행된다. 조성지역은 시·도지사 신청으로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지정한다(지능형로봇법 제30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신청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
시하여야 한다.31) 조성실행계획에는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사업비 및 자금계획, 토지 이용 계획, 시설별 면적, 내용 및 공사계획, 
사업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다(지능형로봇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지능형로봇법 제37조).

(5) 소결

지능형로봇법은 사업시행자를 공공부문으로 국한하고, 공익시설에 한정하여 토지 수용권과 재정지원을 허용하여 일견 사업의 공익
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완결성은 높지 않다. 필수시설 설치의무나 수익시설의 비중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설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율도 충분하지는 않다. 또한 로봇랜드는 민간사업자의 유치가 불가피함에도 민간사업자의 참여 절
차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한 규율을 전혀 하지 않아 오히려 입법적 공백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2. 대상 사업의 개요와 추진 경위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하 ‘본 사업’이라고 한다.)은 2007년도에 구 지식경제부의 로봇랜드 사업 공모에서 경상남도(마산
시)와 인천시가 예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추진 근거를 확보하였다. 2011년도에 민간 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사 부도
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사업재개를 위해 2015년 9월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로봇재단’이라고 한다.)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시설 개요는 아래 <표 1>과 같다.

26) 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은 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투입하는 ‘공익시설’과 민간 재원으로 조달하는 ‘수
익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익시설의 비중이 훨씬 크다. 예비타당성조사 시에는 공익시설에 국한하여 조사하였고,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 방
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 한국
개발연구원, 2008, 2-3면).

27)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면, 로봇랜드는 20∼30%의 공익시설과 70∼80%의 수익시설로 구성되었다(동아경제, “인천·마산에 ‘로봇랜드’ 들어선다”, 
2007. 11. 30.).

28) 산업자원부, “로봇랜드조성사업 설명서”, 산업자원부, 2007. 4. 30.
29) 경상남보,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 발표”, 경상남도 보도자료, 2023. 4. 24.
30) 본 사업 실시협약은 지능형로봇법 제40조에 따라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로봇재단에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위탁함을 규정하였고, 민간 사업자 및 

특수목적법인의 공공부문 시설의 시공, 민간부문 시설의 설계 및 시공, 민간부문 시설 및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권리는 법률이 아닌 실
시협약을 통해 부여되었다(실시협약 제6조). 

31)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승인 고시문(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35호)에는 사업비 및 자금계획, 토지 이용 계획, 시설별 면적 등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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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마산 로봇랜드 사업개요

내용

위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반동리 일원

사업시행자 경상남도지사(창원시장은 공동사업자로 참여)32)

시행수탁기관 공공부문 사업: 로봇재단, 민간부문 사업: 로봇재단, 민간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2009 ~ 2019년(1단계 2009 ~ 2018, 2단계 2016 ~ 2019)

운영기간 30년

사업면적 1,259,890㎡ 

사업비 7,000억 원(국비 560, 경남도 1,000, 창원시 1,100, 민자 4,340)

사업내용

1단계 공공부문 R&D센터, 컨벤션센터, 로봇전시시설, 기반시설 등

민간부문 BTO시설: 로봇 테마파크, 유스호스텔

2단계 민간부문 BOO시설 :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출처: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 10. 16., 대상 판결문 참조.
BTO시설은 로봇재단 토지 위에 사업시행법인이 시설을 설치하여 준공 후 경상남도 및 창원시 또는 로봇재단에 기부채납하고 운영

권을 부여받고, BOO시설은 시설의 준공 후 사업시행법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분양 또는 운영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실시협약 제3조). 
BTO시설 부지는 로봇재단이 무상 공급하고, BOO시설 부지는 매각할 것을 약정하였다(실시협약 제22조). 대우건설컨소시엄과 그 권
리를 승계한 사업시행법인[경남마산로봇랜드㈜]은 공공부문 시설의 시공 후 관리‧운영을 위탁받고, 민간부문 시설의 설계 및 시공 후 
관리‧운영, 시설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았다(실시협약 제6조). 로봇재단과 대우건설컨소시엄은 공동
으로 출자하여 경남마산로봇랜드㈜를 설립하였고, 경남마산로봇랜드㈜는 1단계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950억 원을 대
출받았다.

<그림 1> 본 사업 추진구조 

실시협약 사업 시행 대출약정 등

(갑)경상남도, 창원시
(사업시행자,공동사업자)

경남마산
로봇랜드㈜

 (특수목적법인, PFV)  

950억
대출
⇐

농협은행㈜33)

(대주)

⇓ 로봇랜드 조성∙운영∙관리 위탁
다비하나인프라
펀드자산운용(주)

(대리기관)
(을)경남로봇랜드재단

(공공출자자, 19.5%)
출자
⇒

⇓ 공공부문 공사 도급

(병)㈜대우건설 컨소시엄
(민간사업자, 80.5%)

출자
⇒

민간 부문  
공사 도급

⇐

위탁
⇒

자산
관리

○○○○로봇랜드
자산관리(주)

출처: 경상남도,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 발표”, 경상남도 보도자료, 2023. 4. 24.

32)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경상남도지사이고, 창원시는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였다.
33) 농협은행은 경남마산 로봇랜드(주)의 재무적 출자자로 참여하고 투자 실행행위를 하지만 의사결정은 다비드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주)에 의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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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창원)2021나14598 판결34)   

(1) 사실관계  

1) 실시협약 관련 내용  

로봇재단은 BTO부지와 매각부지로 구분하여 부지를 사업시행법인에 공급하되, 매각부지 중 펜션부지는 1단계 BTO 사업의 건설기
간 중에 공급하기로 하였다(실시협약 제22조). 사업시행법인이 로봇재단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매각함으
로써 발생하는 차익은 1단계 사업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것을 예정하였다(실시협약 제26조). 로봇재단이 1) 매각부지에 대한 토지매
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매각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 또는 본 사업부지의 사용승낙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경상남도, 창원
시 또는 로봇재단(이하 ‘정부’)이 협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부 귀책사유로 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우건설컨소시엄 또는 사업시행법인이 실시협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실시협약 제72조). 해지시지급금은 정부 귀책
으로 실시협약이 운영기간 중 중도해지되는 경우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은 총 민간사업비(준공시점 기준 1,000억 원)이고, 사업시행
자 귀책으로 해지 시에는 총민간사업비(조기상환된 대출금 공제)의 81.5%로 약정하였다. 1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해지시지급금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35) 

<표 2> 1단계 사업의 해지시지급금 약정 내용

구     분 건 설 기 간 운 영 기 간
사업자 귀책 총 민간사업비1×81.5% 좌동의 정액법 상각잔액4

비정치적 불가항력
{총 민간사업비1 × [1+표준차입이자율2]}×75% 좌동의 정액법 상각잔액4

정치적 불가항력

정부 귀책 총 민간사업비1×[1+경상수익률3]
상동의 정액법 상각잔액과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기대현금흐름
의 현재가치5를 가중평균한 금액6

1. 총민간사업비는 준공시점 기준 일천억원으로 하고 조기상환된 대출금은 공제함2~3. (생략)4.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은 총 민간사업비를 적용함. *총 민간사업비는 준공시점 기준 일천억원으로 함5~8. (생략)

2) 실시협약 중도해지의 경위

사업시행법인은 2019. 9. 7. 테마파크를 개장함으로써 1단계 민간투자사업 운영을 개시하였다.36) 금융대리기관은 2019. 5. 21. 사
업시행법인과 로봇재단에 대출금의 1회차 상환금 50억 원의 지급 예정일이 도과되었음을 알리면서 지급기일을 2019. 9. 30.까지 연장
하여 줄 것이니, 2019. 8. 21.까지 펜션부지의 매입 진행상황, 펜션부지 조성원가 산정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업시행법
인과 로봇재단은 펜션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는데, 펜션부지(전체 16,500㎡) 대부분은 소유권을 이전받았으
나 임야 1,420㎡가 창원시 소유인 사실이 문제가 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37) 금융 대리기관은 2019. 10. 1. 사업시행법인
에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였고, 사업시행법인은 2019. 10. 23. 경상남도, 창원시, 로봇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지하
고, 해지시지급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38) 문제가 된 창원시 소유 임야 1,420㎡은 2019. 12. 4. 로봇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34) 2023. 1. 31. 판결 확정되었다.
35)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의 해지시지급금 산정액이 무엇인지 정부 측에서는 다투었으나, 법원은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은 “좌동의 정액법 상각

잔액”을 적용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준공시점 기준 1,000억 원으로 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36) 경상남도,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 발표”, 경상남도 보도자료, 2023. 4. 2.
37) 피고 재단은 1,420㎡(이 사건 토지)가 창원시 소유로 되어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하자,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토지조서를 첨부하여 회신하

였으나 원고는 당초 합의 내용과는 상이하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여 매매계약 체결이 결렬되었다.
38) 당초 대리기관이 2019. 10. 1.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법원은 주주협약에서 해지청구에 관해서는 의사결정을 재무출자자에게 일임하였고, 

본 건 약정해지권 행사는 주주협약에 따라 재무출자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시행법인이 정부 측을 상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보아 해지 통보 
시점을 2019. 10. 23.로 판단하였다. 



88

해지시지급금 약정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법적 쟁점: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 이지현

건설법연구 / Construction & Urban Development Law Review

(2) 쟁점 및 판결의 주요 내용39)                                            

1) 실시협약 중도해지 사유(정부 귀책사유) 발생 여부

① 매각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이전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로봇재단의 펜션부지 공급의무는 ‘펜션부지를 사업시행법인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펜션부

지는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에 표시되어 특정되어 있었다. 매각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거나 소유권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정부 귀책사유로 규정한 협약 조항(제72조 제4항 제3호)과 펜션부지 공급의무 규정이 대주단 
참여를 위해 마련된 중요 조항인 점을 고려하면, 이 펜션부지 공급의무는 실시협약상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 로봇재단은 2019. 9.경까
지도 창원시 토지 소유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대체부지 매수를 제안하여 펜션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로봇재단의 
귀책사유가 있다.

② 정부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로봇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대출금채무 950억 원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대출약정상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에 따른 중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본 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리기관이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정부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실시협약 제72
조 제4항 제4호 후단)에 해당하여 사업시행법인의 해지사유가 존재한다.

2) 해지를 위해 이행최고가 필요한지 여부    

이 사건 실시협약 해지사유는 법정해지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실시협약에 특유한 해지사유를 정하고자 하는 쌍방의 
의사에 따라 특별히 약정해지권을 규정한 것이고, 별도의 이행최고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실시협약 
해지를 위해 민법 제544조에 규정된 이행최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IV.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법적 쟁점   

1.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준용

(1) 민간투자법과의 관계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근거 법률로 민간투자법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실시협약에서 시
설의 유형을 분류하면서 ‘BTO 시설’, ‘BOO 시설’이라고 하여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적시하였다. 그리고 실시협약
의 중도해지 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지시지
급금을 약정하였다.40)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여 추진하지도 않았고, 민간투자법을 적용하고자 했더라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
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사업 대상시설은 전체 로봇랜드 중 일부 수익시설(테마파크, 숙박시설)에 국한되어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성
격이 불분명하다. 또한 지능형로봇법은 공공부문만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 부문이 
민간투자법을 매개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지능형로봇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민간투자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
지 않거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타당성조사 등의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주무부처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관리하지도 않는다.41)

39) 청구사항 중 주요 쟁점에 해당하는 해지시지급금 청구에 국한하여 정리하였다. 
40) 해지시지급금은 민간투자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간투자법의 하위 규정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 4]에서 구체적인 산

식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 4]가 통상 실시협약안에 수정 없이 반영된다. 
41) 행정안전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시 민간투자법의 적용 여부”, 2024. 12. 31., 1-6면.



99

해지시지급금 약정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법적 쟁점: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 이지현

건설법연구 / Construction & Urban Development Law Review

(2) 준용에 관한 쟁점

1) 민간투자법 준용 사례 및 효과 

사전적 의미에서 준용의 개념은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42) 입법과정에서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
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43) 행정의 영역에서 다른 법률을 준용하는 것은 절
차적, 내용적 공백을 다른 법률의 내용을 적용하여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44)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하지 않는 민간투자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민간투자법의 추진 절차 등을 활용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민간투자법을 ‘준용’한다고 표
기하는 사례들이 상당수 있다.45)46) 입법 기술을 칭하는 용어인 ‘준용’을 입법의 공백을 위해 행정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논
의가 필요하나, 이 글에서는 실무상의 용례에 따르기로 한다.47) 일례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공모지침서에서 추진방식과 총사
업비 항목을 정의하면서 추진방식은 민간투자법을 준용한 BOO 방식으로,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의 총사업비 항목을 준용한 금액의 
합계로 정의하였다.48) 이에 대하여 법원은 관광진흥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총사업비와 사업추진방식과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항
목이나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그 부분에 한하여 민간투자법을 준용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누11247 판결).

2) 행정상 준용의 일반적인 한계 

사전적 의미에서 ‘준용’은 직접적인 ‘적용’과 구별되고, 입법 기술로 활용되는 준용 개념은 특정 규정들이 “적절하게” 혹은 “취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율하는 것을 포함한다.49) 행정의 영역에서 준용은 명문화된 규정 없이, 규정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차원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준용의 개념과 효과를 해석하는 여지가 더 넓고 준용의 허용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통제하기도 어렵
다. 준용한다는 표현은 준용의 목적과 효과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의 여지가 높고,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50) 

우선, 준용하는 법률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본 사업은 총민간사업비를 규정하면서 민간투자법을 인용하
였고, 민간투자법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방식을 BTO, BOO로 명시하여 민간투자법의 사업방식을 활용하였다. 사회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로봇랜드를 BTO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한다는 것인지, 직접적인 근거 법률은 없
이 임의로 해당 사업방식을 활용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무상 사용·수익 기간의 상한을 30년으로 정한 근거도 공모지침서를 통
해 확인할 수 없다. BOO 방식은 민간투자법을 적용받지 않는 이상 BOO 방식이라고 지칭하는 실익이 없다. 민간이 자신이 건설한 시설
을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사업방식은 민간이 부지를 확보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분양이나 임대 등을 통해 이윤을 얻는 통상적인 개
발사업과 다르지 않다.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하는 BOO 방식은 공공부문의 출자 비율 제한, 감독·명령,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특징이 있으나, 다른 법률은 근거로 하는 BOO 방식은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외관을 하고 있으나 민간투자법과는 무관하
다.

다음으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는 민간투자법의 총사업비를 준용하였는데, 사
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의 총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므로(민간투자법 제2조의2), 공모지침서에서 명
시한 협약이행보증금(총사업비의 10%) 산정 시 수익시설을 제외한 기반시설 사업비의 10%만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내면 된다고 주
장하여 해석상의 다툼이 있었다.51) 본 사업의 경우에도 실시협약에서 ‘총 민간사업비’를 민간투자법 제2조의2 각 호에 물가변동비와 

4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43)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24, 797면.
44) 예를 들어, 공모지침서에서 민간사업자의 부실공사, 과다 공정지연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을 준용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인천도시공사,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발리츠 공모지침서”, 2023. 6., 1-37면).
45) 주재홍 / 이세구, 앞의 연구보고서(주15), 81면.
46) 광주시 광주광역시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발전사업 공모지침서에서 사업추진 방식을 유사 BTO 방식으로 칭하면서 ‘유사 BTO 방식이란 시설

물의 건설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을 기부하여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 권한을 부여받는 방식을 말함’이라고 하였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발표에 관하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9항을 ‘준용’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하여 민간투자법 제13조를 ‘준용’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47) ‘준용’은 명문의 규정으로 하는 입법 기술상의 방법이고, ‘유추’는 명문의 법규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 그와 비슷한 예에 관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모지침서에서 민간투자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한 것은 준용이 아닌 유추에 해당한다고 본 견해로는, 김차, 앞의 논문(주15), 298면. 

48) 광주광역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지침”, 2019. 3. 22.
49) 이현수, “위임과 준용”,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2.), 761면. 
50) 이로 인하여 어등산 관광단지 사례에서는 민간투자법을 준용한 총사업비가 기반시설의 총사업비를 의미하는지, 기반시설과 수익시설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광주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누11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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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정의하였는데,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과 무관한 사업이기도 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
더라도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단순히 인용하지 않고 항목별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52) 총사업비의 구성항목과 산정 기준을 직접 
열거하는 것이 더 명확한 기술이다.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준용의 필요성과 적합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준용 시 그 목적과 
효과는 무엇인지를 특정하여 제시하는 등 준용의 맥락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53)

3) 해지시지급금 약정 준용의 문제점  

본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 과정에서 시의회와 도의회는 본 사업 해지시지급금이 ‘민간투자법을 준용’한 것이라고 표현하였
다.54) 그런데, 다른 법률에 근거한 사업에서 민간투자법의 하위 규정인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된 해지시지급금을 단순히 준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해지시지급금 약정을 해당 사업 약정에 포함하는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
토가 간과될 우려가 있다.55)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행
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업방식, 계약 조건을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기반시설일 것과 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과 민간투자 적격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을 전제
로 해지시지급금 약정을 포함하는 반면에, 민간투자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사전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지 않고 시설의 공익성도 논
란이 있을 수 있다. 도의회에서도 본 사업 대상시설이 테마파크 등인데도 사회기반시설로 취급하여 민간투자법의 해지시지급금 약정
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추가적인 검토 없이 실시협약안은 원안 가결되었다.56) 

둘째, 준용이라는 단순한 표현은 해당 약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의 해지시지급금 약정과 어떠한 
점이 다른지에 관한 차이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 본 사업 해지시지급금 약정이 건설 기간과 운영 기간을 구분하고, 귀책 사유별로 
금액을 달리 산정하는 점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과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과 다르다.57) 기본계
획 [별표 4]의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과 비교하면, 건설기간 중 해지시지급금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었
으나, 본 사업 실시협약에 포함된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은 총 민간사업비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고, 2단계로 추진되는 본 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항에 해당함에도 실시협약 동의 과정에
서 쟁점이 부각되지 않았다. 셋째, 해지시지급금 약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해지 사유, 해지 절차, 해지시지급금 지급 절차 등과 같
은 사업 조건은 포함하지 않은 채, 해지시지급금 산정 식만 일부 변형하여 차용하는 것은 해지시지급금 약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 조건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

2.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1) 공법상 계약의 개념과 판단기준

공법상 계약은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결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의미한다(행정기본법 
제27조). 대법원은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관계 법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또는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
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대법원의 공법상 계약의 판단기준은 계약의 목적(공행정 활동 및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계약 체결,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계약 변경)과 계약의 내용(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것인지,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58)

51) 광주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누11247 판결.
52)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도로사업 제3조 제90호.
53) 행정 과정에서 정책적 유추가 용인될 수 있지만 공유재산법이 자체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은 자의적 법 집행 가

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므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예: 공유재산법에서 민간투자법 관련 규정 준용)로는 김차, 앞의 논문(주15), 300면. 
54)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 10. 16.;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 11. 13.
55) 민간투자법의 해지시지급금 약정을 제한 없이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로 최지은 / 송지은, “민간투자법과 비교를 통한 개별법으

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쟁점연구”, 『민간투자연구』 제2권 제1호(한국민간투자학회, 2024. 6.), 37면 참조.
56)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앞의 심사보고서(주54), 8면.
57) 기본계획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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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투자사업 사례   

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된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적 견해이고, 판례에서도 실시협약을 단순
한 사법상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원은 실시협약에 의한 사업 시행은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률에 정한 규정을 따
라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인정된 사업 외의 사업은 수행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의 처분 시나 출자자 변경 시 주무
관청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등 제한 또는 수정 사항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법상 계약과 구분된다고 보았다.59) 민간투자법
에 따라 체결하는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은 ‘교량건설이라는 공공성 있는 행정수요의 충족이라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
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60)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소가 제기되
고 본안 판단을 받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당사자소송의 활용이 높아지는 추세로 파악된다.61)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하지 않은 광의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일치하지 않는다. 명시적으로 계
약의 성격을 논의하지 않은 다수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어 본안 판단을 받았다.62) 반면, 최근 공기업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은 해당 계약이 공법상 계약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한국공항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에 항공법에 따른 공항지
원시설을 BOT 방식으로 건설 및 운영하기 위하여 체결한 실시협약은 계약의 근거, 공적 성격, 내용을 근거로 공법상 계약으로의 성격
을 인정하였다.63) 또한 인천공항공사가 BOT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스카이72 골프장 사안에서는 해당 공항시설(사회기반시설)
이 공행정활동에 의해 설치되거나 운영됨이 원칙이라는 점, 공법상 계약에서 볼 수 있는 내용(행정주체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
독 권한, 사업시행자의 매출액 누락 시 경고 혹은 부과금을 부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실시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였다.64)

(3) 본 사업 실시협약의 경우        

1) 공법상 계약으로의 인정 근거

본 사업 실시협약은 판례에서 제시한 공법상 계약의 판단 지표에 의할 때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사업 실시협약은 
국책사업인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라는 공행정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되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의 지
위에서 추진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부분 사업에 해당하고,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공익시설과 민간부문이 시행하는 수익시설은 밀
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본 사업 실시협약은 지능형로봇법 및 공모지침서에 따라 체결되었고(실시협약 제4조), 민간사업자의 권리는 
지능형로봇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인정되었다(실시협약 제6조). 조성사업은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경상남도)가 승인받은 
조성실행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실시협약 제30조 제1항).

둘째, 본 사업 실시협약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였다. 본 사업은 구 지식경제부의 공모사
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60억원을 확보하였고, 사업추진을 통해 1만여명의 고용창출, 지역 활성화를 이끌고, 로봇산업의 마중물이 될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의하여 민간사업자는 공공부문 공사를 수의 방식으로 시공하였고, 각종 기
반시설 설치 지원, BTO 부지의 무상 공급, BOO 부지의 조성원가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받았다. 2011년도에 ㈜우트라건설컨소시엄과 
체결하여 추진하던 사업이 시공사 부도로 중단되자 경상남도는 숙원사업의 계속 수행을 위하여 해지시지급금 약정을 추가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인하고자 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시, 로봇재단은 본 사업의 추진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판단하에 해지시지급금 약정을 체결하
여 민간 사업자의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중도해지 시의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였다.

셋째, 사업의 추진과정에 정부가 깊이 관여한다. 사업시행자는 협약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하고, 준공 후 5% 
이상 지분출자자 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증빙서류를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제출할 의무 등이 있다(실시협

58) 정의석, “공법상 계약의 판단기준과 해석방법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법조』 제74권 제1호
(법조협회, 2025. 2.), 342면.

59)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안에서는 실시협약의 형식, 내용, 체결방식, 대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실시협약은 명칭,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공법적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1035 판결).

60) 부산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3구합2060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5구합57352 판결. 
61) 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0구합10796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5구합102285 판결 등. [김혜영 / 이지현, “민간투

자사업의 실시협약과 관련 행정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권과 정의』 제527호(대한변호사협회, 2025. 2.), 142면].
62)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및 에드벤처시설 설치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안(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8. 22. 선

고 2023가합1188 판결) 등.
63) 서울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0누65991(본소), 2020누66000(반소) 판결.
64) 인천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구합50042(본소), 2021구합53812(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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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제9조, 제12조, 제21조).65) 넷째, 민간 사업시행자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입장료 등의 징수 권한을 부여받았다(지능형로봇법 제39
조, 제40조).

2) 예상되는 반론의 검토

본 사업 민간사업자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 및 수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이 점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와의 차이점이다), 지능형로봇법과 실시협약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계약 변경 조항을 포함하
고 있지 않다. 본 사업 공모지침서는 민간사업자가 산정한 시설 이용료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와 협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등 비교적 약한 수준의 공법적 규율이 포함되어 있다.66) 이러한 점에서 본 사업은 공법상 계약의 속성이 
없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 본 사업 공모지침서, 실시협약에서 적극적인 공법상 제재 수단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입법적 공백 및 협상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행정의 공백으로, 본 사업의 목적과 추진구조, 공공성에 입각한 각종 지원책, 해지시지
급금 약정을 통해 행정주체가 부담한 리스크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사업의 공법적 법률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4) 공법상 계약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실익

1) 일반적 논의 

소송법적 측면에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므로(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실시협약을 공법상 계약이
라고 본다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67) 공법상 계약도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은 큰 틀에서는 동일하다. 대법원은 
공법상 계약의 해석 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유사한 거래 선례, 해당 공법상 법률관계의 근거가 된 법령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68) 
대법원이 설시한 판단기준 중 ‘해당 공법상 법률관계의 근거가 된 법령의 목적과 내용’은 사법상 계약의 해석 기준으로는 제시되지 않
은 공법상 계약 특유의 기준이다.69)

2)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① 구체적인 법리의 형성 필요성
민간투자사업의 지체상금의 존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 및 그에 기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해석

함에 있어서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규정의 내용과 실시협약에서 정한 해석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
였다.70) 그런데 ‘민간투자법 및 관련규정의 내용, 실시협약에서 정한 해석원칙’은 다소 추상적인 기준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구체화가 
필요하다. 

해지시지급금 청구 사안에서 민간사업자의 해지권 행사가 공법상 법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공법상의 법리는 아직 확
립되어 있지 않다.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한 대전 노은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소송에서 대법원 별개의견은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특수성
과 민간투자법 관련 규정,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재인의 일방적인 해제·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에 대
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71) 이는 다수의견과는 다른 논지라는 점

65) 본 사업 공모지침서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수익시설의 매각 및 임대 등 관리처분, 사업이익, 사업기간 변경 등 기타 중요한 사항의 변경 시
에도 로봇재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66) 주무관청은 본 사업 실시협약을 비공개처리하므로 실시협약 전문을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공모지침서와 시의회 보고서에 수록된 실시협약 발
췌 조항을 참고하였다.

67) 김대인, “채무자회생법의 공법상 계약에의 적용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법학
논집』 제26권 제1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9.), 235-236면. 이 글에서는 판례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공
법상 계약으로 인정함에도 실시협약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소송으로 다루기도 하고 민사소송으로 다루기도 하는데, 관할법원을 사안별로 예측하
여 선택해야 하는 원고의 부담을 고려할 때 일관성 있게 당사자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68) 본 사안에서는 위의 해석원칙에 부가하여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69) 정의석, 앞의 논문(주58), 353면.
70)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70121 판결.
71)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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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② ‘공익’과 ‘당사자의 권리’ 간 균형
공법상 계약은 공공성과 제3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체결되어야 하므로(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 본 사안에서도 계약 해석 시 공익

과 사익 간 비례심사가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72) 이 견해에서는 본 사안이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투
자금의 회수 기회에 대한 제한이라는 면에서의 사익 제한성과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 등의 형량이 이루어질 것이
므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망한다. 다만,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는 계약의 해석 시 공공성과 공익이라
는 추상적인 개념은 개별적인 법리를 통해 구체화가 필요하다.73) 해지시지급금 약정은 투자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
일 수 있으므로, 공공성과 공익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리를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공법상 계약 특유
의 법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려가 필요해 보이는 협력의무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3. 해지시지급금 약정의 허용성과 정당성       

(1) 해지시지급금 약정의 기능과 구성요소

민간투자사업에서 해지시지급금은 투자자의 리스크를 낮춤으로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주무관청이 중도 해지 후 기부채납된 시설
을 계속 소유하게 되는 경우 주무관청의 부당한 이득 수취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된다.74) 민간투자법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은 
선순위차입금(대략 민간사업비의 약 70% 수준)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설계되었으며, 해지시지급금 약정으로 인해 차입금리를 인하하
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용료나 건설보조금 인하 효과를 얻게 된다.75) 

해지시지급금은 중도 해지 시 정부 측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므로, 해지시지급금 약정에는 어떠한 경우에 해지시지
급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어떠한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중도해지 절차), 해지시지급금은 어
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산정방식), 해지시지급금 지급 시기와 지연이자율은 어느 정도인지(지급 절차), 다른 계약상의 금전배상 청구
와 해지시지급금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의 내용이 실시협약에 포함된다. 

(2) 해지시지급금 약정의 허용성과 정당성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중도해지 시 해지시지급금 약정은 법령상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해지시지급금은 사업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장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법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크다.76) 현재 민간
투자법에 근거한 사업도 법률상의 근거가 불충분한 채 기본계획을 통해서만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투자법에 
의하지 않는 사업들은 해지시지급금의 근거뿐만 아니라 추진 절차, 주요 사업 조건에 관한 근거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므로 전체적인 제
도의 개편이나 정비가 필요하다.77) 종래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하지 않은 사업에서 해지시지급금 약정의 위법성이 쟁점이 되지는 않았
으나,78) 행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추진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 해지지급금의 
형식 외에도 정부의 보증 약정 등이 수반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다양한 정부의 부담 형태를 포함하여 규율 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
다.79) 또한 해지시지급금 약정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해지시지급금 약정의 각 요소들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협약 당사

72) 김경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14면, 99-100면, 176면. 이 견해에서
는 본 소송 과정에서 계약서에 규정된 해지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였고, 해석 시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공공
성, 제3자의 권리)이 고려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73) 사법과 구별되는 공법의 특수성은 1) 행정주체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부여와 2) 행정주체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제한 간의 균형, 다시 말해 공
익추구와 국민의 권익보호 간의 균형에 있다[김대인, “채무자회생법의 공법상 계약에의 적용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
34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법학논집』 제26권 제1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9.), 253면].

74) 김혜영 / 박지혜 ,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연구: BTO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
015, 70-71면. 

75) 금융기관 입장에서 해지시지급금은 정부지급보증과 유사한 보증 내지 담보성격이므로, 금리 등 금융조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위
의 연구보고서, 61면).

76) 위의 연구보고서, 238면. 
77) 개별법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의 법체계 개편방안에 관해서는 황창용,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다른 개별법률의 법체

계 정비 방안”, 『원광법학』 제40권 제4호(2024. 12.), 165-186면 참조. 
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가합2682 판결(공유재산법에 근거한 BTO 방식으로 추진된 영등포 지하상가 해지시지급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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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리스크를 적절히 분배하는 방향으로 체결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도 요청된다.80) 본 사안의 경우 1, 2단계로 시기를 구
분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해지시지급금으로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은 민간사업비 전액(1,000억 원)을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해지시지급금 약정은 협약 상대방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4. 중도해지 절차와 당사자의 협력의무        

(1) 일반적 절차 규정

민간투자사업에서 계약의 중도해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중단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포함하
는 것이 일반적이며, 채무불이행 치유 절차(default cure procedures)가 대표적이다.81) 기본계획은 중도해지에 앞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위험의 치유대책 협의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을 우선 강구하는 등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 제36조).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에서 활용되는 표준실시협약안은 이를 구체화하여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
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
며,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 사유의 발생 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치유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
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표준실시협약안 제65조).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실시협약 또는 관련 법률에 명시
된 구체적인 계약 종료 절차를 숙지하여, 프로젝트 종료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것이 요청된다.82)   

(2) 본 사업의 경우

본 사업은 펜션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정했던 매매차익으로 1회차 대출 상환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금
융 대리기관이 변제기의 다음날인 2019. 10. 1. 곧바로 대출약정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실시협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법원
은 해지 실시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민법상의 이행 최고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사업 실시협약은 해지사유 발생 이후 
해지사유의 치유를 위한 협약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83) 판결문에 제시된 바로는, 당사
자도 해지사유의 치유를 위한 절차에 관해서 주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본 사업은 1, 2단계 사업을 합하여 민간사업자가 총 4,34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1단계 사업을 위하여 약 1,00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로봇재단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펜션부지(16,500㎡)의 예정 매매가액은 조성원가인 약 20억 원이었다. 이 중 
소유권이 창원시에 있다는 이유로 이전하지 못한 부지는 총 펜션부지 중 1,420㎡에 해당한다. 전체 사업 규모를 고려한 문제 토지의 매
매가액, 공익시설의 건설이 완료된 점,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 사유 및 당시의 소유자(문제 토지는 본 사업의 공동시행자이기도 한 창원
시 소유였다)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펜션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본 사업을 해지에 이르게 할 만큼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
다. 

(3) 협력의무 관점에서의 검토  

공공과 민간이 합동하여 추진하는 공모형 PF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되어 장래 사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고, 투자 위험이 높으므로 당사자에게 사업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 신의성실에 비추
어 사업계획이나 협약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84) 이러한 협력의무는 통상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
여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의무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협력의무가 있다고 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응할 상대방의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차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당사자 간의 협력의무는 민관협력 방식의 다른 개발사업

79)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및 어드벤처 설치사업) 사례.
80) 본 사업은 해지시지급금의 연체이자율을 대출금의 이자율인 15%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표준실시협약안에서 정하고 있는 연

체이자율(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산술 평균한 율)보다 상당히 높
은 수준이다.

81) Global Infrastructure Hub (GIH), 『Managing PPP Contracts After Financial Close』, GIH, 2018, 126면. 
82) 위의 글, 126면. 이 글에 의하면, 채무불이행 당사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업시

행법인의 파산과 같이 시정 불가능한 사안은 즉시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83) 창원시의회의 앞의 심사보고서에 수록한 실시협약안 발췌 조항에도 정부 귀책으로 인한 해지 시 해지의 사전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실시협약 제72조 제2항은 민간 부문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치유 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84) 대전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구합1009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5가합2468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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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사업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단은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 과정에서도 ‘행정계약의 양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
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는 계약상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논의된 바 있다.85) 

본 사안에서 협력의무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의 해지시지급금 약
정을 준용했다고 하지만, 기본계획 및 표준실시협약안에 포함되어 있는 해지 이전에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
고, 해지 이전에 치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계약 내용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이다.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은 해지 사유나 해지 절
차 등 해지에 관한 일련의 사업 조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해지시지급금 산정식의 구성 형태만을 차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둘째, 행정에도 공백이 있었다. 본 사안에서 해지 사유 발생 후 정부 측에서 상대방의 협력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 확정 후 경상남도의 자체 감사 결과, 대리기관의 상환계획 제출 요청에도 로봇재단과 사업시행법인
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86) 이러한 사실관계는 행정의 책무에 공백이 발생하기 쉽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
법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셋째, 일단 체결된 계약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법부의 역할이다. 정부 측 대응의 미흡함과
는 별론으로, 일단 체결된 계약의 해석 시에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이 협력하여 장기간 동안 계약을 함께 
이행해 가야 하는 계약의 속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실무상 해지 조항은 해지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
자들(및 대출기관)이 계약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계약 당사자에게는 공적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의무도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지속하는 방안을 협상하는 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에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
다.87) 본 사업 BTO 방식의 운영기간은 30년으로, 사업 규모와 계약 기간 등 사업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이행 최고 절차가 해지시지급
금 약정에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해석론상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행최고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 시 단기 계약인지, 장기 계
약인지, 당사자 간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인지 등 사업의 속성도 판단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
투자법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을 일정 부분 활용한 이상 민간투자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협력의무는 일반원칙으로 
고려될 만하다. 협력의무를 일반원칙으로 고려한다면, 해지의 효과를 인정하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예정액에 해
당하는 해지시지급금을 감액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적으로 규율과 검토가 충분하
지 못한 여건하에서 사법기관은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공법적 통제수단 

(1) 지방의회 의결

본 사업은 지방자치법 동의가 필요한 제39조 제1항 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
기’에 해당되어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 의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본 사업이 민간 귀책 시에
도 정부가 총사업비의 81.5%까지 해지시지급금을 부담하는 것, 중도해지 사유의 적정성, 이른바 민간사업자의 먹튀 문제에 대한 대응
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원안 가결이 되었다.88)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해지시지급금
이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은 1,000억 원(민간사업비 전액)’이라는 점은 경상남도와 창원시의회의 실시협약 동의안 문건에 포함되
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 과정에서 ‘해지시지급금의 산정방식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 해지사유별로 행정이 지급하되 18.5 ~ 
25% 범위 적은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점만 강조하여 의회 동의안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89) 이러한 경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시의회 동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업 조건을 검토하여 공
공성을 구현하도록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85) 김대인,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에 대한 고찰”, 『법조』 제71권 제6호(법조협회, 2022. 12.), 199면.
86) 경상남도,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 발표”, 경상남도 보도자료, 2023. 4. 2.
87) World Bank Group, 『Guidance on PPP Contractual Provisions』, World Bank Group, 2019, 136면.
88) 경상남도 의회,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 10. 19.; 창원시의회. “경남 마산로봇랜드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 10. 16. 실시협약에 해지시지급금을 포함하는 것에 관하여 창원시도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경상남도의 공동사업 
중단 의사표명에 대해 창원시가 사과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김해연, “경남도 “더 이상 창원시와 공동사업 없
다””, 한국경제, 2015. 7. 23.).

89) 경상남도,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 발표”, 경상남도 보도자료,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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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충적인 수단의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체결하는 실시협약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법적 통제 수단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부산시의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부산시 조례’)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과 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함께 규율하
며, 규율 대상에는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부산시 조례 제2조). 부산시는 조례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로 전문기관(부산연구원)의 
검토를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부산시 조례 제1조의2, 제5조
의2, [별표]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서울시도 조례에서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부산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내부지침을 통해 개별 
법률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전문기관(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조사, 사업공고문 검토, 실시협약안 사전심사를 담
당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90) 

해지시지급금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심사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움직임도 있다.91) 「지방재
정법」에 따른 중앙투자심사를 우발채무의 발생 직전에 거치는 것은 실효적이지 않으므로 사전 검증 절차와 연계하여 우발채무를 검토·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와 전문기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제시된 바 있다.92) 지방자치단체 내부 심의위원회, 전문기관의 
검토 절차를 활용하는 것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전문성과 협상력의 차이가 큰 사안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보완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 절차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 제도의 경직성이라는 양면을 함께 고려하여 협력관계의 증진과 공익성 확
보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V. 결어

소송방식이 무엇이든지 계약이 공법적 특성을 갖는 이상 전적으로 민사적 관점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93) 해당 계약의 
공법적 특징이 소송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사업과 분쟁 사안의 공법적 특성이 충분히 규명되려면, 공공성이나 공익과 
같은 추상적인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법리의 구축이 요청된다. 사전적인 관점에서는 리스크관리를 위해 행정법적 위험분담 법리를 
적용하여 실시협약이 체결될 필요가 있다.94) 본 사업은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30년이라는 장기간 수행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협약 체결 시 사업 조건이 신중하게 검토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운영개시 초기 민간사업비 전액을 보장해주는 해지시지급금 약정
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 실시협약의 명시적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중도해지 사유의 치유를 위한 사전절차를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장기간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내재된 당사자 간의 협력의무에서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내실 있
는 민관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공법적 관리 수단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투고일 2025. 8. 25. 심사완료일 2025. 9. 4. 게재확정일 2025. 9. 13.

90) 서울특별시, “2020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서울특별시, 2020. 9. 
91)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매년 우발채무 사업 중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다(송지영 외 3명,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우발채무 관리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 157면).
92) 위의 연구보고서, 156면. 
93) 김종보, “공원특례사업에서 시행자지정처분의 법적 효과”, 『서울대학교 법학』 제63권 제2호(2022. 6.), 133면.
94)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표준실시협약을 분석한 글로는 송시강, “민간투자와 리스크 그리고 손실보상- 표준실시협약상 위험분담에 관한 공법적 

해명 –”, 『홍익 법학』, 제22권 제2호(2021. 6.), 257-3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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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issues of development projects with termination payment clauses: 
Focusing on the Masan Robot Land Development Project

Lee, Jihyun*

The Masan Robot Land Development Project (hereinafter, “the Project”), promoted as a flagship initiative of Gyeongsangnam-do Province 
and Changwon City, resulted in the imposition of joint liability on Gyeongsangnam-do, Changwon City, and the Gyeongnam Robot 
Foundation for KRW 166.2 billion in termination compensation, following the government’s loss in litigation over a termination payment 
claim arising from public sector fault. In this case, the termination payment originated from the project agreement’s inclusion of a modified 
version of a termination payment clause typically employed under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hereinafter, “PPP 
Act”),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ject did not fall within its scope.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issues that arise when a project not based 
on the PPP Act adopts, in a so-called “analogous application,” certain contractual structures and conditions developed under the PPP Act. 

The review reveals the following: The Intelligent Robots Act is insufficient as a legal basis for development projects involving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Despite the project implementation agreement, in this case, not being directly grounded in statute, it may be recognized as 
having a public law character insofar as it was concluded as part of an administrative act performed by the local government in its capacity 
as the project operator. Applying only part of the termination payment provisions risks overlooking their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therefore, such provisions should ideally be included on the basis of statutory authority. Furthermore, from the public law nature of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the long-term, continuous nature of a 30-year contract; the function of termination payments; and the 
procedural rules for termination payment agreements under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 duty of cooper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can be derived. Such a duty of cooperation must be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contract. Moreover, institutional 
mechanisms are required with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to adequately review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termination payment 
provisions. In addition, when interpreting an agreement once concluded, active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ong-term and 
continuous contracts—which are entered into for public purposes and conducted under a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is essential.

Keywords: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Application by Analogy of the PPP Act, Termination Payment, Robot Land, Duty of 
Cooperation

* Attorney at Law / Specialist, 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


